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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12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

충실하게 이행하여 왔음

(12.1일자 중앙 ｢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, 한국 ‘관세

왕따’ 됐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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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RCEP 타결(19년)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

발효 대상에서 제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RCEP이 최종 타결 및 서명된 20.11월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

절차가 진행됨.

   * 19.11월에는 협정문만 타결되어, 시장개방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국내 비준을 

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

□ 정부는 최종 서명 이후 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

법률’에 따라 국내절차*를 꼼꼼하고 충실하게 이행한 이후 국회에

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(21.10.1일)

   * 1) 영향평가결과, 2)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3) 국내산업 보완대책, 4) 법률의 

제정 또는 개정 사항

ㅇ RCEP은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

하고, 양허안 및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여, 관련 연구 분석 및

번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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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특히, 정부는 영향평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였고,

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, ‘22년

및 중장기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됨

□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,

홍보 및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기업이 RCEP을 원활

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   * RCEP 발효는 기탁후 60일 이후이며, 동 발효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후 

다시 설명드리겠음.

※ 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전동욱과장(02-2100-1373) / 이지현사무관(1376)


